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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와 한중관계:
한중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

주펑 朱锋 
북경대학교 교수

서론

2009년 2월 이래, 북한은 제2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불참 선언, 

1953년 정전협정 종결 선언 등 일련의 도발적 행위를 벌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에 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보다 심각한 것

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면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최근 유엔 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

에 한 북한의 도전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

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위기에 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적 수단과 외교적 노력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였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지역안보 노력이 결국 와해되었음을 인정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안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6자회담의 노력 이후에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안보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 핵 문제가 점진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

각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즉, 지금까지도 ‘북한문제’가 뚜렷한 변화와 융통성을 갖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

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상 적

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기본적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제도적 차원의 안보협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지탱한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지역에 이해를 가진 강 국들과의 관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요소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와 주요 강 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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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라는 ‘안보구조’를 무시한다면, 결코 다른 국가들의 안보 요구를 포용할 수도 

지역의 안보 수준에 한 객관적 평가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는 새로운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구성원들은 이익의 충돌을 겪고 있으며 강 국이 원하는 

안보 질서 수용을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전형적인 국가가 바

로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 두 곳이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냉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위기를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동아시아 지

역의 안보를 위협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었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불안정 요소를 잉태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참전국이면서 6자회담의 창도자唱導者이고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 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을 빼놓고는 북한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한편으로,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자 에너지의 주요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2008년, 중국

과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국의 무역량은 북한의 외무역 

총계의 73%를 차지했다. 북한은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중국과 한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래 지속적인 관계 발전과 우호 증

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양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반도 문제와 중국은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북한의 핵포기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중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먼저 중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발전 과정 중 북한의 요인에 해 회고하고, 

북핵문제의 핵심 요인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북

핵 위기 속에서 미래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해서 논하고자 한다.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요소
 

1992년 국교수립 이래, 한중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

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한류’와 ‘한

풍’漢风은 이미 중국인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또한 다소 빈약했던 양국의 정치

관계도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에 이르렀다. 한중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양국관계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한중관계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면, 한결같이 지속되어 온 어두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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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또한 한중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 

및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980년  들어 중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특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과 북한

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던 것이다.

1983년, 북경은 제11회 아시안게임 유치를 신청하였다. 만약 북경의 아시안게임 

유치가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아시안게임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이 북경 아시안게임

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에 김일성은 마지못해서라도 중국의 선의를 받아들일 것으

로 예상되었다. 1991년, 중국은 한국의 UN 가입을 묵인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였다. 이 또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경은 당시 미국이 제안한 ‘교차승인모형’ ─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 미국과 

북한의 국교수립 ─ 에 찬성하였으나, 이는 곧 북한의 반 에 부딪혔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일련의 교류와 준비를 거친 끝에 정식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

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중국에 해 “중국이 이미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렇게 하

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고수하며,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

도 스스로 해결할 것이오.”라고 응수했다. 이 때 형제의 관계로 묘사되던 중국과 북

한의 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면서 금이 갔을 지도 모른다. 설령 훗날 중국이 북

한에게 여전히 식량과 원유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말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과 양국의 순조로운 관계 발전은 중국의 국가이익과도 부

합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중관계 정상화를 통

해 한반도 통일을 기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자신들에 한 배반으로 여기며 중국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전 세계와도 멀어져 갔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이며 강 해졌지만, 같은 사회주의 국

가인 북한은 한층 더 보수적이고 빈곤해져 갔다.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의

심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교착상태이다. 냉전의 종결 후 근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평양은 여전히 냉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정치 이데

올로기와 국가의 발전은 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변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불안감’은 해

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바로 폐쇄적인 심리상태에서 근거한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와 지속적인 교류의 증가에 북한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에 한 집착과 폐쇄적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중국과의 신뢰가 깨

어졌다고 판단함에 따라, 북한은 증오와 심지어 배반을 당했다는 기분을 갖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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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핵심요인
 

북핵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불안감에서 야기되었다. 북한의 불안감은 국가안보에 

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김정일 정부, 즉 김씨 정권 존망에 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도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

2차 핵실험에 잠재하고 있는 동기를 짐작해 보건 , 그 타이밍이야말로  김정일이 추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

지 앞으로의 협상카드로만 생각했다면, 이는 몹시 모자란 생각이라 판단된다. 현재로

서는,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국가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이러한 강력한 행위는 단지 협상의 문제가 아니

라 북한의 권력상승에 한 욕망의 표현이며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북한이 6자회담으로의 복

귀를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통해 위기를 초

래한다면 이 지역의 안보상황과 북핵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이미 간단히 협상의 열쇠를 획득하려는 문제가 아닐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이 절  6자회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6자회담 고유의 구조를 철저히 타파하는 것이며, 전세계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있다. 이를테면, 만약 북한이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 화가 가능

하다면 이는 6자회담의 다자적 제제보다도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기 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리에 따

라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보유국으로

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

나 북한의 이러한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은 절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도발적 행위의 이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의 이러한 일련의 도발행위들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외적 압박이나 돌발적 

자극에 한 반응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된 기본 기술의 요구에서 출발하

여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까지, 장소 확정에서 새로운 핵시설 등 일련의 준비 작업

을 마치기까지는 최소한 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이

미 2차 핵실험에 한 준비를 진행시켜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북한이 이미 지난해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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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선택을 통해 2009년을 시점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는 바로 미사일 실험 발사와 이후의 강경한 처와 행동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되짚어 볼 때, 모든 것이 북한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는 북한 미

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성명을 통과시켰으며, 4월 14일 북한은 6자회담의 

탈퇴를 선언하고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모든 행보

는 명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사전계획 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새로운 결정, 

즉 6자회담을 철저히 부정하고 전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북

한 외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사전모의’를 통해 도발행위를 감행하게 되었는지에 해서

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원인은, 김정일의 시급한 국내

권력교체와 새로운 국제 권력구조에 한 구상이다. 김정일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권

력배분을 가속화하고자 했으며, 외적으로 강경한 핵개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사실

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로써 미래의 북한 지도자에게 소위 김정일의 유

산을 남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안전이 아닌 정권안전이다. 때문에 핵무기

는 북한 권력교체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핵실험에서부터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까지 일련의 ‘돌발적’ 행동들은 사실상 임기응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외관계를 통하여 북한 정권의 통제능력을 한층 강화시

킨 다음 위기형세를 이용하여 김정일이 원하는 권력구조로 재편성하고 적합한 가족구

성원을 선택하여 권력승계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수립 후 외교정책 조정 과정에서 김정일은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국가 안보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외 군사 이슈를 추가하기보다는 아프간 등과 같이 기존에 해결되

지 못한 더 복잡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를 실행하기에

는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한 북한이 어떠한 외부 요인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군사위기를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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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중국의 국가이익
 

지역안보에 한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밀접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국가이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중국은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의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핵

문제를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자.

우선, 북핵문제는 일종의 핵확산 및 반확산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만약 북

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70년 부터 형성된 국제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제

도와 냉전 후 한층 강화되고 발전된 국제 핵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제 반확산 정책은 5개의 핵무기 보유국만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제도가 설정한 일종의 ‘게임의 법칙’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강 국과 약소국 간의 평등 혹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평양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더욱이 북

한의 안전을 위한 핵무기 개발이 합법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도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제도에 한 유린이며 지역과 전세계의 안정에 

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

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사회의 현실 생활에서 ‘절 적 공평

함’이란 존재하는가? 만약 현실생활 속에서 공평한 법규가 존 롤스John Rawls가 말한 

규칙 하의 공평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간단히 국제관계에 절 적 공평

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국제제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발

전시키며 보호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국제 공공이익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

원인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이는 북핵문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북핵문제는 일종의 지역 안보문제이다. 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안보는 

줄곧 변화와 조정의 과정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안정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안보의 틀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다.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이 안

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건설적인 협력과 상호개방이 있

었다. 북한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역 안전

의 틀을 깨려는 행동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의 잔해가 해소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더욱 중

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장기적 지속이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

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만약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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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핵무

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핵 군비경쟁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걸쳐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이자 바램이

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 및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 

없이, 일본과 한국이 모두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을 때 중국이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이 다른 국가가 직

면한 안보 위협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면 

중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웃 국가들과 얽

혀 있는 역사 문제에 해서는 또 어떻게 침착하게 응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지금 책임감 있는 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이라

면 다른 나라의 국민과 안전에 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만약 중

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게 ‘안전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다

면, 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확립되기 힘들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국으로서의 

지위와 기상은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아감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지각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 

내에서 핵 보유국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가장 핵심적 국가이익이다.

셋째로, 북핵문제는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국가안보에의 도전이다. 중국정부와 국

민은 이제껏 북한과의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국제관계도 일반적

인 사회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의는 ‘밥을 신 먹는 것’이 아니다. 우의는 잘

못된 행위를 용인하고 원칙 없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복잡한 지정학적 정치이익 및 지역안보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은 역사, 전통적 우의, 경제적 상호이익, 안전 등 다방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줄곧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평행정책을 표방해 왔던 이유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6자회담 탈퇴, 2차 핵실험 감행 및 

1953년의 정전협정 포기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북중우의를 존중하

기는커녕 무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북중우의를 파국으

로 내몰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상 적으로 성숙

한 핵 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완전히 비 칭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위협’으로 인하여 6자회담이 무력화되고 동아시아 안정을 위

협하는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 지역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보다 집

중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한 중국

의 결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중국 안보이익의 핵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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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다. 북핵은 중국의 안보에 관한 핵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3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에 융합해 갔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넷째로,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문제’이며, ‘북한문제’의 핵심은 바로 평양 정권

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평화와 협력과 번영의 열망을 무시하고 적 적 정

책으로 지속함으로써 ‘정권안전’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의 정치체제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어떠한 정

치제도를 시행하고 발전시키든 북한의 당과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기존 정치제도의 생존을 위해 주변국가와 지역이 추구

하는 협력과 개방과 번영의 기본적 요구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적 적 도발 정책

으로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합법성과 안전을 추구한다면, 국제사

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평양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급격한 위기태세

의 조치가 재차 증명하듯,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북핵위기와 한중관계
 

진정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찌되었든 한반도의 두 국가—한국과 북한에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 말로 한반도의 주인이고 한반도의 미래에 한 발

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에 해 밀접한 이해관계와 영

향력을 가진 이웃 국인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국제사회로의 귀속은 한반도 

안정,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은 한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한반

도의 안전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에 점진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

로써 지역안보와 평화의 안정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반

도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해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북핵위기라는 난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오

히려 이것이 한중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공통의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그리고 안정의 유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한중 양

국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이룩했다면, 위기에 공동으로 

응하면서 양자관계의 격상을 꾀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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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

와 안정은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형세가 통제

력을 읽고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위기가 악화

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공조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한

국과 중국이다. 게다가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이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난민 발생 등의 피해 

역시 한중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 현재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맞서 한중 양국은 

고위층 간의 정치협상을 강화하고, 앞으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위기와 한

반도 군사충돌의 상황을 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안보협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

한 근심거리임에 틀림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중요한 원인

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 내 국가간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외부로

부터 그들의 정권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지역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다

자안보체제는 북한의 핵 포기 이후 정권 안정에 관해 외부의 불간섭을 보장하는 제

도적 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각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지역 내 국가간 협력의 

모범이 되어 전지역의 협력문화와 문제를 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형성하고, 동아시

아지역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안

보와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안보 이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후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중 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존재는 ‘삼위일체’의 동북아 안보체제에서 중요한 내용

이 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6자회담의 기타 회원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

한 것은 6자회담의 각국이 단결성과 근엄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원활한 교류, 상호 

협조, 공통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는 핵실험은 6자회담에 가입

한 6년 간의 승인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핵확산체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

져왔다. 설령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서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주제

가 변할 일은 없을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한 공통된 의지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 도발을 억제하려는 다자

주의의 틀은 더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앞으로 있을 북한 핵실험에 한 유엔 안보리

의 새로운 조치는 분명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 핵포기를 승인하게 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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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기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 논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나타날 새로운 핵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핵 비확산이라는 그림자가 이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은 동아시아 안보가 당면한 최 의 위협이

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동아시

아에 새로운 핵확산 조류가 시작된다면, 국제안보환경에서 중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

게될 것이고 지역외교와 정치국면에서 중국의 위치 또한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유엔에서 통과된 1874호 결의안은 북한에 한 더욱 엄격한 제제

조치를 변하는 북핵문제에 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생동적으로 체현한 것이

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1874호 결의안의 실행을 촉진하여 북한에게 도발에 한 

가를 치르도록 할 용의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노력과 동북아 전체의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정

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아니면 세 번을 했

던지 간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

은 ‘북한문제’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미 증명하듯, ‘북한문

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북핵문제’ 또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문제’

의 핵심은 평양 정권이 중국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안정과 협력과 번영의 공통이익

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동아시아 각국이 ‘강제외교’强制

外交를 사용함으로써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결론

‘북핵문제’와 그 배후의 ‘북한문제’는 이미 지역안보와 세계평화를 해치는 매우 불안

정한 요소가 되었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이후의 개방, 발전과 진보의 역사

에 순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경직된 독재적인 ‘선군체제’와 지도자 숭배를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원인이다. 2009년 상반기 내내 북한

은 2차 핵실험 등 거의 미친 듯한 일련의 도발행위를 자행했고 북핵문제의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6자회담의 성과를 뒤엎으려는 평양의 시도와 필사적인 핵무기

보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원래 6자회담을 통해 ‘이익협

조, 공동행동, 상호타협’의 회담과정에 따라 발전되어 온 외교적 해결의 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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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길’이 되어버렸다.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1874호 결의안은 유엔이 강제적 

제제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간섭을 행한 실례이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 정부가 여전히 실행하

고 있는 ‘ 항정책’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어쩔 수 없이 제제, 고립, 

강제적 핵 감시, 금융제제 등의 수단으로 북한에게 징벌과 강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북핵위기의 급격한 악화는 중국외교의 중 한 도전이다. 중국은 스스로의 국가이

익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공통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국과는 더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 양국관계를 격상시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비록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이익이 

모든 방면에서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

에서는 고도의 성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중 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세계와 북한을 잇는 다리가 되어 지역 안보협력체제의 발

전에 힘쓰며 북한정권의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에 해 유화정

책을 고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국민과 세계 인류의 공동이익을 도

외시하고 시 를 거스르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중 양국은 반드시 공동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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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와 북한:
발전적 3각 관계를 위하여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서론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양

국은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양적 관계 발전은 물론, 작년 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비약적인 질적 발전 또한 도모해 왔다. 중국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지구적으로 “책임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

으며,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기초로 “지구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다. 책임있는 강대국인 중국과 지구적 중진국 한국의 국가전략 간에는 많은 공통분

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가 세력과 이익의 균형을 

넘어 상호 협력적인 다자주의적 협력의 기초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통적 안보

는 물론, 인간안보의 영역에서도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북아 지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

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노정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수교함을 넘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은 물론, 북한의 미래를 향한 

국제적 대북원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평화적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독려하고, 지역에 안보적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안정

을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점차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공산주의권의 몰락 이후, 강성대국 노선을 견지하며 군 중심의 경제, 사회 발전 노선

을 택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주변국에 안보적 위협을 가함으로

써 미국 등과 수교 및 평화협상을 벌이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경제는 점차 몰락해가고 있으며, 민심의 이반도 부분적으로 논

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약화됨에 따라 북한의 정권 이양이 

불가피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 이후의 북한 정치지도부가 어떠

한 국가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지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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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관심사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남⋅
북⋅중 3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안전보장에 양국이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

는 가운데, 기본 전략, 북핵, 한반도 평화구조 및 향후 통일에 관해 양국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략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전략 및 외교전략의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동북

아의 상대적 약소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지구적 중진국이자 동북아의 협력촉진자의 지

위와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하에 

고통 받았던 반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한 개발도상국의 국가전

략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지구적으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고 있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권력장 속에서 과연 한국과 중국이 중

진국,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목적이 상호 조화를 이루

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중요한 관심사이자, 양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

다.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대조류 속에서 군사, 경제력 

중심의 발전만으로는 진정한 국력강화가 어렵고, 이념, 제도, 문화 등 소위 연성권력

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하며, 상대국의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제도 등 거

버넌스적 전방위 외교를 펴야 하는 새로운 시대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는 지구적 중진국이라는 외교전략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소위 ‘글로벌코리아’Global Korea라는 정책표어는 이러한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중진국 외교는 그 목표와 범위, 정책 수단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

니다. 우선 중진국이라는 범주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적극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소극적 개념인 경우가 많다. 한국 역시 동북아

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지만, 지구적으로는 10위권의 국가라는 평가 하에 중진국

의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으로서 어떠한 외교전략과 목표, 그리고 

정책수단을 소유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한국이 

명확한 지구적 차원의 중진국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각 분야별로 조율되지 못한 

정책들이 공존하거나, 혹은 지구적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 전략 하에 미국의 파트너

로서 참가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

고 있어 이중적 전략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역시 전략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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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지속하여야만 한⋅미⋅중 삼중의 전략협력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

지 미중은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전략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지구적 경제위기, 테러로 인한 안보위기, 그리고 정당성의 위기 등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패권 재조정기에 들어 중국 및 여타 강대국의 도움을 절실

히 바라고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향후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은 많

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복합적 현상을, 다자적 

안보협력 혹은 지역통합으로 발전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을 둘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긴

밀한 경제관계에 기반한 지역통합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경제마찰을 순조롭게 다루어 

갈 수 있는 기제들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신

뢰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정체성의 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

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핵과 북한의 미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동북아 다자협력 구도

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장차 더 강한 군사력과 연성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책임있는 강대국, 혹은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힘과 외교적 역할을 안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서 나름대로

의 철학에 입각한 강대국 외교를 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는 비판자의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질서 및 세계질서를 창출해

가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관과 세계관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외교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 질서의 문제점을 적절히 

비판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이러한 세계관이 주변국들

의 찬성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김태호 외 2008).

동북아의 상황에서 중국의 주변국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력

균형의 원리가 현존하며, 다자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은 지역의 정치외교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별사

안들을 다룰 때 자국의 이익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주변국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위기는 중국의 외교전략의 노정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일정 수준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지역이

익의 담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이 북핵위기와 북한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재까지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주요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해 왔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 의존도와 중국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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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략을 고려해 볼 때, 북한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

할 것이다. 북핵위기를 넘어서 북한문제 전반, 한반도 평화구조와 향후 한반도 거버

넌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이익 조정과정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기대

역할에 대한 수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외교방향은 중국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대국 외교에 어떠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중진국 지향, 강대국 지향의 외교대전략은 중대한 시

점에 놓여 있으며, 양국의 외교전략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조화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동북아의 다자협력적 질서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북핵과 북한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어가는 것은 양국의 이익은 물론, 지역 질서의 근본적 변환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북핵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이래, 16년의 시간이 흘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

괴 이후, 수령옹위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단으

로 핵을 선택했다. 핵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 2002

년 10월 2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했

다는 것이다. 1차 북핵위기가 북미 간의 양자회담으로 일단락 지어진데 반해, 2차 북

핵위기는 북⋅미⋅중 3자 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북핵문제가 

동북아 다자안보의 협력 틀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중국이 회담을 주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은 경제력 강화에 이은 정

치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고, 이 가운데 북핵위기에 대처하는 

중국의 외교적 역할은 향후 중국의 외교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계기

이다.

중국은 냉전기 북중의 협력관계 및 북중 양자 동맹관계, 그리고 탈냉전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지원 등에 기반한 밀접한 북중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맹국이자,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상대국이기도 하다. 북중 동맹관계 속에는 안보협력, 정치외교적 협력, 경제

적 협력의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가운데, 모든 동맹에서 나타나는 동맹유지의 딜레마 

또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정치외교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점차 비대칭적 동맹의 성격을 더해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치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안보

-자율성의 교환 딜레마security-political autonomy tradeoff에 처하기도 한다. 북⋅미⋅중 3

자회담은 물론, 이후의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

로 작용한 것은, 이러한 안보-자율성의 교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 중국이 지역적 리더십은 물론 전 지구적 목소리를 높여감에 따라,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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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외교방향에 연루되는 문제도 낳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는 물

론, 한국과의 관계 역시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에 북한이 반드시 찬동하지 않는 가운데 동맹관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중국의 외교노선에 연루되는 딜레마를 안게 된다. 중국의 정치, 외교, 경

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상, 북한은 중국이 원하는 외교노선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 및 핵실험 이후 중국이 UN에서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고 

이후 실질적 제재정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노선에 찬동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가 얼마든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북중 간의 연루entrapment-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중 동맹관계는 다양한 변이를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국가전

략을 고려하면서도 북중 동맹관계 및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정책공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이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및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 주변의 안보적 안정 상황 유

지,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불식 등의 정책이다. 북핵문제는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중요한 안보사안이다. 또한 중국이 냉전의 동맹국인 북한 뿐 아니라 지역 전

체의 안보, 특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규범을 준수하면서 안정적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국 북한의 

문제를 양자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다자적 협력과 국제제도적 규범을 동시

에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위기를 다루는 외교의 본질은 다자회담의 개최를 보

장하는 주최국의 역할, 즉 회합촉진외교convening diplomacy, 다자들의 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협력촉진외교facilitating diplomacy, 때로는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대화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외교manipulating diplomacy,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같

은 국제적 규범과 국제연합의 원칙을 강조하는 규범외교normative diplomacy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이 중국의 국가전략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위 

“책임있는 강대국” 혹은 미국의 표현대로 “책임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

의 역할을 통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 외교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북핵위기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북핵위기로 한중관계는 물론, 북한을 제

외한 5자 간의 협력은 다양한 형태에서 강화되어 왔다. 첫째, 동북아 국제정치는 전

형적인 세력균형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6자회담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규범에 입각한 규범의 정치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둘째,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관련 당사국들끼리 해결하는 양자적 혹은 삼자적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다

자적으로 지속적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협력의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셋

째, 6자회담의 과정에서 다양한 양자, 삼자, 혹은 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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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하는 소다자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핵위기가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한 무기개발, 혹은 안

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서, 향후의 한중 협력, 혹은 주변국의 협력은 핵문제

를 넘어선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향후 북한이 동북아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

며 생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비단 북핵문제의 해결, 핵 없는 북한만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하는데 그칠 수 없다. 

북한은 북한 정권의 체제에 대한 미래 보장이 없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

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한중 간의 전략적 논의와 협력이 없이는 북핵을 포

기하도록 못할 것이다. 현재 6자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와 북핵

에 관한 논의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전

략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다. 주로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지만 외교안보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

략적” 측면에서 외교안보 이슈, 특히 북한문제를 다루어 나가려면, 북한의 미래에 대

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향후 겪을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명확히 예측해 보

고, 이를 한중은 물론 주변국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

재까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 및 기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

원장의 건강 악화 및 사망, 경제 악화로 인한 주민의 반발 및 폭동, 내부 쿠데타, 천

재지변으로 인한 문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

돌 가능성 등 다양한 급변사태의 경우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권력 승계와 경제상

황의 변화는 급변사태라기 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이다. 주변국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면, 급변사태에 각자의 국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북 문제에 개입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주변국이 개

입이 발생한다면, 국제연합의 개입, 북중동맹에 근거한 중국의 개입,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과 미국의 개입 등이 있을 수 있다(소치영 2001 참조).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 내 각 세력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 등이 발

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위 개념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본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 문제는 주변국 모두의 첨예한 이해관

계가 달려있는 국제적 문제로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본적, 전략적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북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미래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논의로서 향후 한반도의 상황을 논의하는데 중

요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가 이상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의 정상화 및 현

대화를 위한 대규모의 국제적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정상화 과정에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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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 북한의 미래 향방은 물론 주변

국들 간의 관계도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어느 한편의 과도한 도움을 받아 정치외교

적으로 경사된다면 이 역시 북한의 미래는 물론 주변국들 간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동북아의 정상국가로, 그리고 주변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

를 갖는 국가로 변화하도록 주변국들은 국제적인 대북 원조레짐을 합리적으로 논의하

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향후 북한의 정상화 과정에 

물질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주요 세력으로서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를 괴롭

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반면 이 과정에서 한중 간의 협력은 물론 주변국들 간의 긴

밀한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양자의 입장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행

위자로서,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북한을 매개로 한 삼자 관계 속에서 더 긴밀한 협

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협력은 그 자체로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북핵문제 자체가 북한의 

미래와 연결된 정치적 문제이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미래, 급변사태, 정상화 과정에 

관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북한의 변화과정을 관리함과 

동시에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행위하고자 하는 중

국의 국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남･북･중 삼각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조 및 통일

한반도 평화구조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절실히 원하는 

바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이어, 정전구조를 평화구조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

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전재성 2006).

문제는 각 국가들이 상정하는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이 과연 같은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축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매개로 한 양

측의 시민사회가 단단히 결속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시각이

다. 이러한 교류협력이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고, 정치군사적 타협과 교류



EAI-CISS NASD 2008
Security Briefings Series 

No.1-2

22

가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다. 현재 국제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국제적인 시장 규범, 

보편적인 인권 규범 등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이며, 국제제도가 매개하는 복합

적 상호의존이 평화의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의 체제적 조건을 받아들

일 때, 정권과 체제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자본주의

적 착취에 기반한 제국주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상정하는 평

화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평화공세는 사실 남북의 공존화 평화, 화해를 위

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주축이 되는 통일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강한 것이었다. 평화가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진정한 평화

구조가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은 물론 미국

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체제와 가치관이 상이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한중 간, 미중 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평화와 같이 국가레

짐의 성격의 동질성을 상정하지 않고, 시장을 매개로 한 상호의존을 추구하더라도 시

장의 운용방식을 의도적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국제레짐 속에서 평화의 조건을 타협

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많은 함의를 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평화구조를 정립해 나감에 있어 서로 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양자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

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조약상의 장치만이 아니

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형식문제를 떠나 국제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그간 

한국과 중국, 여타 주변국과 중국이 도모해 온 평화의 메커니즘이 북한과의 평화구조

를 이루는 국제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분단 이래 통일에 관한 많은 담론을 생산해 왔다. 남과 북은 각기 자신의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통일방안 

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통일이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합의에 의한 통일

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냉전의 종식 이후, 남과 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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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한반도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등 진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통일의 

진정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성명은 통일에 관한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이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왔을 뿐 통일에 관한 철학, 이념, 현실적 세부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통일 

논의는 공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핵위기를 둘러싼 사태 전개 속에서 통일논의가 일정 부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은 개혁, 개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

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협력이 심화되면 미래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적 협력이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일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의 핵외교가 지속되고 긴장이 

조성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다가 북한 내 유사사태 이후 예기치 못한 통일의 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연 관리된 방식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민족은 역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국가로 존재해 왔으므로, 통일은 당연한 민족

의 목표이다. 그러나 자국 체제 중심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므로 통일의 장기적 목표가 단중기적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통일 논의가 협력 가능성을 어렵게 할 때 통일에 관한 명시적 논의보다는 평화적 공

존에 관한 현실적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논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

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한국의 국력 크기, 외교

전략의 방향, 국가전략의 방향 등에 관한 국제적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

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며 

통일한국이 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줄 때에만 사실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복합적 지위에 있다. 따

라서 통일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통일한국이 중국

의 안보와 이익에 위해 요소가 되지 않으며 중미관계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현상유지보다 통일한국을 선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상황 변화와 통일 논의가 남⋅북⋅중 삼각관계를 발

전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가능하다면 북한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당위성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일방적 논

의보다는 미래 한반도의 질서와 거버넌스에 관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남북

중 삼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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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과 중국은 변화하는 세계 및 지역 질서 속에서 각기 새로운 외교전략을 수립하

여 국가의 이익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

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와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중요하

며 또 많은 분야에서 가능하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일으키는 불안정의 요소는 여전히 한중관계와 6자회담, 더 나아가 지

구적 비확산 노력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요소는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한중 간의 협력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요소가 동아시아 정치에서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 

더 나아가 북한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적대적 국제환경 속에

서 수령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정권안보와 체제안보의 이중적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된 정책 수단 속에서 선군주의와 핵을 내외부의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방책이 필수

적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함에 있어 비확산이라는 제한된 목적만을 추

구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 스스로도 핵을 포기함으로써 정권과 체제의 안

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

한 주변국의 청사진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청사진 속에는 

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보장책, 공평한 한반도 평화구조, 북한의 미래를 지

원하는 국제적 대북레짐과 외교관계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적 거버넌

스에 대한 그림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게 절박한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구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에게 북한의 존재는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도 북한은 

여전히 다루기 힘든 존재이자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역시 장기

적인 북한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한국,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유용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협력과 신뢰의 문화를 창

출하고 협력을 제도화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도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세력균형의 지역구도를 다자협력의 구도로 변환시키는 것이 향후 한국과 중국이 궁극

적으로 도모해야 할 전략적 협력의 방향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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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조정: 동아시아 지역 안전 협력의 초석

주샤오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과정

 

개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시

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대국들은 진부한 현실주의 개념을 신흥 자유주의 개념과 

결합할 수 있을까?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및 

강대국 조정과 관련한 개념을 다룰 것이며, 이론, 역사, 현실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

시아 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 조정의 의의를 분석하려 한다. 강대국 조정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관점과 함께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보협력의 확립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상

황에서 볼 때, 강대국 협정이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겠다. 

핵심어: 동아시아 안보, 협력안보, 안보협력, 강대국 협약(concert), 6자회담

서론

오늘날 국제관계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학자들

이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결 이후 현

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약 20년 동안 전쟁

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예컨대, 대만해협의 위기, 북핵 위기 등과 같은 

안보의 긴장 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강대국이 집해 있고 경제도 발달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EAI-CISS NASD 2008
Student Working Paper

Series No.1-1

30

가장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론적인 측면

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는 지역 내 

장기간 존재해 온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분쟁과 한반도의 핵무기 및 대만해협의 대

치상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해왔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오발의 가능성을 가중시켜 지역 안

보를 위협해 왔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은 지역의 일체화에도 불

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지역 내 경제협력과 발전 그리고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미국, 한반도가 이미 전 세계 안보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역 안보문제의 위기는 전 세계 안보

의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안

보 위기와 함께 지역적 안보 위기 또한 전지구적인 파급력을 갖는 것이 오늘의 세계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안보문제는 단순한 지역 통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安德魯 외 2005; 見朱鋒 2005).

국제관계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강대국

과 관련된 명제들을 총 망라한다. ‘대국굴기’에서 ‘권력이양’으로, ‘영토분쟁’에서 ‘역

사문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맹렬한 기세’에서 ‘국내제도로의 전환’, ‘자원경쟁’에서 

‘해상안전’으로, ‘문화의 다원화 및 역사적인 배경’에서 ‘민족 고유의 개성’으로 동아

시아 안보에 대해서는 상이한 국제관계이론의 사례와 견해가 존재한다(朱鋒 2007a).

현실주의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지역정치, 이익충돌, 역사문제, 

민족정서 등의 요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들은 강대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유럽의 어제가 아시아의 오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로 대표되는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ner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강력한 군사기구를 확립하거나 패권을 장악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Friedberg 1993/94, 7). 따라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며 ‘대국정치의 비극’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현실주의자들은 비록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이 미

국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約翰⋅米兒斯海默 2008, 420). 오히려 미국의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략관계를 마련

할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안정된 ‘양극관계’가 성립되어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Shambaugh 2006).

자유 제도주의자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Ross 1999, 117).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냉전시대 종결 이후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점을 획득한 지역의 하나라고 본다. 경제영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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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 경쟁으로 인해 한 나라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지역주

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안보협력의 기능에 ‘과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안보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동아시아 안보의 밝은 미래

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朱鋒 2007a, 140).

구성주의 관점을 지니는 학자들은 승인 및 규범의 요소로 부터 출발하여 동아시

아 안보의 출로를 탐색한다. 미국의 데이비드 캉David C. Kang은 아시아 국가의 역사

적인 특수성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던 위계질

서hierarchy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의 아미타브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캉의 견해에 반대한다. 아차

리아에 따르면, 아시아는 과거의 위계질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아시아의 앞날에 

불안전한 요소는 지역의 규범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Kang 2003a, 57-85; 

2003b, ).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국가들의 상호의존과 제도상의 연계, 특

히 동맹 내부에서 유사한 규범을 형성하는 ‘공동문화’――중국이 90년대 이래로 중시

해 왔던 협력 규범의 개입 및 발전과 동맹국가 간의 관계――와 같은 협력은 중국이 

동아시아 공동문화에 대해 중요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Acharya 2001; Goh 

& Acharya 2005).

주펑朱鋒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동아시아 안보는 신현실주의 이론, 자유제

도주의 및 구성주의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례에서 출발하

여 제기된 이론과 기본적인 결론은 모두 단지 하나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문제들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해 확실한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론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오히려 상반된 이론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전방위적 다각도의 관점으로 고려해야 한다(朱鋒 2007a, 144). 그 중에서도 구체

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된 이론을 통해 해결해야 적합하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이 자유제도주의가 제창

하는 다변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 과정 중 현실주의의 강대국 협약은 오히려 안보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및 

강대국 협약과 관련한 개념을 소개한 후, 이론과 역사 그리고 현실의 세 가지 각도에

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의의와 관련된 강대국 협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6자

회담을 예시로 지역 안보협력 확립을 위해 강대국 협약이 맡은 역할을 고찰할 것이

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강대

국 협약이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

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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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동아시아에서 안보 개념은 진보와 발전의 과정에 있으며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

보, 종합안보 등으로 표현된다(Kuisong 2004, 145-151). 이러한 안보개념의 발생과 진

보, 발전은 복잡하고도 독특한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반영하여 다른 지역에 이미 존

재해 온 경험을 직접적으로 답습할 수 없게 하였다.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와 학계는 성실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새로운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안보

협력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Kuisong 2004, Introduction). 

이러한 가운데,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원칙들이 대화를 통한 지역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협력안보는 1990년 9월 캐나다의 외무부 장관이 연합국 

회의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1993년 호주 외무부 장관이 이 개념에 대해 비교적 명쾌

한 논리를 펼쳤는데, 그는 안보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하며 적대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발하여 무력으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호 간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노력

해야 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변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화의 습관’habit of dialogue을 강조했다. 간단히 말해, 협력안보는 

바로 협력을 통해 안보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Rofum: ARF이다(Evans 1994, 7). 아세안지역포럼은 동아태지역에서 형성된 최

초의 제도화된 안보 시스템이며 동시에 1994년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었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n-Pacific: CSCAP, 동북아시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북태평양안전보장회의, 중⋅미⋅일 삼자 학술 연구회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정부 협력안보 시스템은 다자 안보협력을 뒷받침한다(朱鋒, 2007a, 

443). 그러나, 협력안보의 이론 역시 개념상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식 기

구의  확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력안보가 펼치는 모든 안보협력 

활동이 엄격한 의미에서 안전기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임시적이

고 비 정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제도로서의 안보협력 보장이 취약하다. 이

와는 달리 효과적인 안보협력 제도는 오히려 국가의 ‘외부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의 불필요한 군비확충을 억제한다.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환경에 착안하여 자신의 안보와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안보이익과 안보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충돌과 전쟁을 최대한 억제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은 

반드시 국가들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협력 시스템을 장기간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협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朱鋒 2007a,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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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의미로서의 '강대국 협약'

전통적 의미에서 강대국 협약은 지역 내 강대국 간의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

역 안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강대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충돌을 방

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배타성과 비정식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배타성이란 협약이 강대국 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약소국

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들기 어렵다. 반면에 비정식성은 강대국간 정식 제도와 조직의 

형성이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강대국 협약의 전제는 강대국들 사이에 근본적인 공동

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상황을 유지하여 충돌을 최대한 피한다는 것이

다. 강대국 협약의 본질은 하나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Kupchan & Kupchan 1991, 120). 소위 말하는 집단안보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하

고 협력을 강조하며 조직적이다. “어떤 국가가 당한 침략은 바로 다른 모든 국가의 

침략이다.”라는 공동인식이 전제되므로 우위를 점하는 국가의 반격을 받을 수도 있다

(漢斯⋅摩根素 1995, 375).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는 전통적 의미에서 강대국 협약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단어는 1814-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메테르니히Prince von 

Metternich가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각국 외무부 장관 대변인이 정기적인 회견

을 통해 서로 소식을 교환하는 것이 유럽 협약을 맺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㝨明主 2005, 40). 유럽협조체제의 본질은 열강들이 회의를 통한 협상의 방법으로 

유럽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다국적⋅다자적 외교시스템이다. 이러한 협약은 하나

의 제도가 되어 근래 100년 동안 세력균형이론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질

서를 유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적 관념’European concept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주었고, 전 유럽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이외에도 유럽

협조체제는 국제조직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협조체제를 통한 강

대국간 세력균형 및 집단안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지기도 했으나 유럽협조체제

가 내포하는 ‘유럽적 관념’과 ‘유럽공동체’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이 미래를 훤히 밝혀주는 등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유럽적 경험’에만 의지한다면 역사 경험주의에만 치중하여 동아

시아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말하자

면, 구체적 조건과 실제 현실의 차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상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연맹의 대

항으로 오늘날 유럽공동체와 같은 ‘안보공동체’ 역시 불투명하다. 경제발달 수준이나 

국가제도, 사상,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동아시아는 아직 ‘공동

체’와는 거리가 멀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목표는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직은 먼 미래이다(朱鋒 2007a,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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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협약과 동아시아 안보협력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공동체’와 같은 협약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안보협력 시스템의 형성을 위한 강대국 협약은 동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한 

초석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와 오늘날의 상황

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제도화된 협력시스템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안보협력 시스템 형성을 위한 강대국 협약

신자유제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코헨Robert O. Keohane에 따르면, 정치 행위자 간의 

공동의 이익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내며 오늘날 점증하는 상호의존성과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국제기구의 역할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Keohane 

1984, 78).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국제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동문제와 공동이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대국 협약과 협력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강대국의 협약이 성

립하기 위한 조건과 지역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조건에서 공통분모가 존재

한다(Keohane 1984, 63). 그 중에서 상호협력을 기초로 한 강대국 협약은 지역 협력안

보 형성의 필수조건이다. 예컨대, 강대국간 대화가 줄어들고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주변 약소국 역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결국 다각적인 안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대

국 간의 협약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전 지역 내에서 ‘대

화습관’과 ‘협력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지역 협력시스템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만일 강대국간 안보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앞서 말한 시스템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협력 시스템이 형성되기만 하면 강대국 협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강대

국 간의 협약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강대국 협약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아시아지역 역사

그러나 단순히 이론에만 의지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 안보협력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현실 상황에 대한 이

해가 더욱 중요시 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날 이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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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력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침략의 역사 이전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허팡취앤何芳川은 

과거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화이질서’華夷秩序라는 개념을 제시

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동아시아의 주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고, 심지어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과

거 봉건 왕국의 제약이 있었지만 빛나는 문명을 토대로 진보와 번영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오늘날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何芳川⋅
㝨明 2007, 252). 중국의 주류는 ‘평화, 우호, 진취’이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국

은 ‘패권주의’나 ‘조공제도’와는 거리가 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강대국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외 국가들은 

강대국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이나 ‘협력’을 더욱 순조롭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 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

고 국가 간 우호도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구시

대의 산물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기 마련이다. 그래서 19세기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에 

휩쓸렸을 때 강대국간 협력 부재는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 애석한 것은 이 당시 패권 다툼 과정에서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을 ‘득실’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당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국은 서구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 희생되어야 했다. 이 시기 강대국이 동아시아에 미

친 실제 영향력에는 당연히 ‘협약’이 부재했고, 그들은 자신의 세력 확장과 이익에만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일체협력’의 상태에서 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㝨明 1996, 21).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세계는 냉전의 양극체제에 빠졌고 동아시아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당시의 상흔은 오늘날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규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핵 테러에 휩싸인 양

극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국가의 강요에 의해 협약을 맺었지만 이것

은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 안정의 계기가 되었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이 지역의 협력

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패권안정’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19

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와 같은 혼란은 없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는 한 가지 논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은 

강대국 협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강대국 협약은 최소한 지역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지역 내 혼란을 방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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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역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떠난 역사 공론은 상당히 위험하다. 인간은 현

실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고,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역사적 경험은 단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대국 협약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이다.”는 

결론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역의 특성 파악 또한 전

제로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현실 상황에 대해 학계에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로버트 로스

Robert S. Ross는 비록 미국이 냉전 종결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

만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극 군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

시 말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역 세력균형을 통해 강대국 지위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Ross 2004, 51-103). 반대로 아론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는 양극

체제 후 세계는 단극체제로도 다자체제로도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일부 서로 인접한 국가들은 빈번한 왕래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동아시아 역시 이

러한 지역 다자체제에 속해 있다. 하딩Harry Harding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현재 ‘다접

점’multinodality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경쟁하고 있는 상태

라고 볼 수 있다(Friedberg 1993, 5-33). 그렇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형세를 어

떻게 개괄해야 하는가? 동아시아 지역이 현재 직면한 상황은 기타 지역은 결코 겪어

보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哈里⋅哈丁 2007, 95-114). 따라서 이 지역 

상황에 대한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반드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polar을 국제관계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세력 분포를 알 수 있다. 단극체제는 세계에 하나의 강대국만

이 존재하고, 그 강대국의 세력이 다른 국가를 훨씬 초월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계의 

시스템이 단극인지 양극인지 혹은 다극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국제사회의 세력 분

포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볼 때,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미국 주도의 단극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방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 메

커니즘을 중시한다. 무기개발을 위한 군비지출, 군사훈련 등 군사방면 역시 세계 1위

이다. 정치 방면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의식 혹은 

국제사회 조직이나 국제사회 규범 면에서 볼 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

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미국은 문화 영역에서도 역시 

‘군계일학’群鷄一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음향과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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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미디어와 컨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

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중국의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중국 외

교정책이나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미국과는 이른바 ‘이해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고, 지역 또는 전 지구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단극체제 역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

가의 정책 결정이나 행위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朱鋒 2007b, 37-38).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

국이나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을 거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상은 동아시

아 내부의 문제이므로 단극체제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비록 동아시아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동아시아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

성에 관한 고찰이나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은 동아시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에는 강대국이 즐비해 있고, 정세가 복잡, 다양하며 한편으

로는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강대국이 즐비해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 집 지역이라는 뜻이다. 연합국 안보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경제 선진국인 미국⋅일본⋅중국⋅한국, 군사면에서 

세계 선두에 있는 미국⋅러시아⋅일본 등 이들 강대국 간에는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

식이 결여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복잡한 형세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자원, 경제, 과학, 기술, 군

사 등의 측면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미국은 경제, 과학

기술, 국방 등의 측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 대국의 위

치해 있긴 하나 정치적 영향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은 경제 

약소국이기는 하나 군사역량 및 정치적으로 우세하다. 아세안ASEAN을 고려할 때 동

남아 지역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형세가 다양하다는 것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 간 사회제도에서 

경제발달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국가

들은 내부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역사가 남긴 혹은 정치에 의한 영토 

및 영해 분쟁, 민족주의 정서 등 각종 요소가 뒤엉켜 있다. 친 한 관계라 함은 경

제, 금융, 환경, 문화 등 방면에서 지역 내 국가 간에 존재하는 의존 및 공동체 의식

을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는 동아시아뿐만 아니

라 세계 모든 범위 내에서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EAI-CISS NASD 2008
Student Working Paper

Series No.1-1

38

과는 무관하게 긴 한 상호 접촉의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접촉의 기회가 

많을수록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또한 더욱 발전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은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이익과 공동목표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상호협력에도 균형을 가져다 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을 거울로 삼아 동아시아는 강대국 협약을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의 강대국 연합

지금까지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 협약의 의미를 이론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현실 상황에서 강대국 협약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강대국 협약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6자회담Six Party Talks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식의 다자 안보협력체제이며 동아시아 협력의 산물이

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이 강대국 간의 협조 위에 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모든 지역의 안보협력에 중

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워싱턴, 도

쿄, 모스크바와 북경의 입장에 달려 있는 것이고 평양이나 서울의 태도와는 무관하다

고 말한 적이 있다. 즉, 4강(미⋅일⋅러⋅중)이 협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한반도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신

저의 논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郭蘇粲洋 1988, 97). 비록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

합하진 않지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강대국 간

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朱鋒 2007a, 346).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미 간의 전략적 정책은 첫 번째 핵심요소이다. 예컨대, 2006년 10

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중미 양

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 단계 

성숙한 6자회담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朱鋒 2007a, 339).

그러나 키신저의 주장에도 결점이 존재한다. 본문에서는 강대국 협약이 안보협력

의 초석이라고 거듭 반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논하자면 강대국 협약의 기초 위에 형성된 안보협력만이 제도

화된 시스템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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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북한은 ‘광명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발표했다. 4월 13일 연합국 안전보장이

사회는 즉각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하여 ‘비난’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에게 앞으로 발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이와 같은 성명은 이

미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와 미국의 양보 하에 타협된 것이기는 하나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북한 인민의 자존심을 손상시

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화적인 위성 활용권을 손상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 북한은 6자회담에서 물러나 핵실험 설비를 원상복귀시켰다. 같

은 해 5월 25일에는 2006년 10월에 이서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6자회담

과 전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막대한 타격임에 틀림없으며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

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전략적’으로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각 국가가 북핵문제를 주시하여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견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강대국 협약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강대국 협약은 강권정치와는 분

명히 다른 것이다.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중소형 국가 역시 강대국 간의 균형을 통해 전략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대국은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해야 함과 동시

에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강대국 협약은 마땅히 지역 내 다른 국

가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및 지역일체화의 ‘진정한 초석’으로서의 강대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다. 이 밖에 어떠한 지역의 행동은 모두 제도적인 권위 형성을 필요로 하는데 제도

권위의 핵심은 제도의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만일 6자회담과 동아시아 전 지역의 

안보시스템이 이러한 시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설사 일체화된 협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발취하지 못할 것이다(朱鋒 2007a, 

357). 더욱이 북한과 같이 무서울 것이 없는 국가는 스스로의 권리를 최후의 수단으

로 사용하여 지역안보협력시스템의 실현을 저해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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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이론상 혹은 현실 분석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

력은 제도화, 구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대국 협약은 그 어떤 것

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고 반드

시 현실과 결합하여야만 지역 안보협력시스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중⋅일⋅러와 같은 강대국이 개입되어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강대국 협약은 미-러, 중-러, 중-미, 일-러, 중-일 등 쌍방의 협약

을 중심으로 중-미-러, 중-미-일 삼각관계의 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4개 국가

의 4자협약은 비록 각국이 중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요구한다. 안보협력을 위한 각국의 대화와 안보관념만이 동아시아 안

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또한 아태지역의 안보는 강대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丁奎松 2000).

(2) 전통적인 강대국 협약은 강대국간 동맹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

일동맹의 존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방해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미일동맹은 냉전 이후의 산물이기는 하나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기타 국가

들에게 엄청난 안보압력을 가했으며 신 안보협력시스템 역시 교착상태에 빠

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강대국 협약

을 더욱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통적인 강대국 협약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요소를 대담한 태도로 돌파하여 동아시아 강대국 협약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미일동맹이 장기간 동안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과 병행, 공존 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약

과 미국의 안보 이익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3)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강대국 협약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강대국 간에 상호 

신임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두 주지하고 있듯 동아시아 각국 간에는 

역사와 현실 상황으로 인해 상호간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다. 필자는 현재의 

안보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반면 역사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해왔던 역사에 관해서는 왜곡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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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과 같이 역사문제를 철저하게 처

리하여 현실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가로

서 중국은 적극적인 지지자 또는 참여자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든 현실문제든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강대국 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朱鋒 2007a, 159).

현재 6자회담이 좌절의 위기에 직면해 있긴 하나 강대국 협약을 바탕으로 동아

시아 안보협력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시점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들은 이

것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협력 시스템의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각 국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협력시스템을 통해 강대국

과 약소국 간의 이익 균형을 탐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안보협력시스템이 지역 

내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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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와 북한문제

김 민 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서론

한중관계는 1992년 8월 수교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

다.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액은 2007년을 기준으로 1천 450억 

달러를 기록하며 92년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하 다. 또한, 첫 해 13만 명에 정도

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는 2007년 약 540만 명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

었다.1) 한중 양국은 활발한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에 합의

하 으며, 1998년 ‘21세기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와 2000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오랜 역사적 관계 및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중 수교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국의 수교를 통해 한국

은 대만과 단교를,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외교적 대

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정상화를 통해 1949년 10월 신중국 

성립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동

아시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정치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끼리 수교를 맺음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도 ‘탈냉전의 시대’

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 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이다(현인택 2005, 109-110).

2008년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주요국

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한

중 관계는 2008년 5월과 8월에 양국에서 가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을 발표하며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게 된다.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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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자관계가 격상함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강화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양국은 기존의 경제⋅사회⋅인적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하 으며, 지리적으로도 양자 관계를 넘어 한반도-동북아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현안

을 다루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안보적 측

면에서 양국 공동의 관심 사항인 북한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중 양국

은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식차를 보여 왔는데, 한국은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중국은 우호적 상대로 인식함으로써 관계 설정의 출발점부터가 달랐다. 한중 수교 이

후에도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는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냉전 이후의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변수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 노력

이 수사적rhetoric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위협 인식차에 따라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일종의 ‘방해 요

소’impeding factor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은 6자 회

담 등 다자협력 노력에 비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여름과 가

을에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그러한 양국 간 인식차를 줄이는 계기가 된

다. 양국 모두에게 북한은 직접적(한국)⋅잠재적(중국) 안보 위협으로 인식 될 수 있

는 상대로서 양국 관계 전반에도 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양국 관계가 

격상된 현재, 과연 북한은 양국에게 여전히 ‘방해 요소’의 존재로만 남을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한중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여러 분야에서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

는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대답은 ‘아니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존재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분모’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대답이 유지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가 있

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국제관계에서 ‘목표에 따른 국가 행위의 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2008년 현재 ‘한중 전략적 협력 동

반자’라는 관계 격상이 양국의 공동 이해가 맞물려서 얻어진 결과임을 역설하고자 한

다. 따라서 이 논문은 1) 한중관계 격상과 북한 요소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접근을 

바탕으로, 2) 양국 ‘전략적 협력’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대북한 공동 인식에 대

한 연계성을 짚어보며, 3) 그 틀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8년은 한중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한중 양국

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동의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 간 신뢰 구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뢰 

구축은 특히 양국에게 민감한 사안이자 동시에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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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2007

수    출 237.5
(30.6)

351.1
(47.8)

497.6
(41.7)

619.2
(24.4)

694.6
(12.2)

819.9
(18.0)

수    입 174.0
(30.8)

219.1
(25.9)

295.9
(35.0)

386.5
(30.6)

485.6
(25.6)

630.3
(29.8)

무역수지 63.5 132.0 201.8 232.7 209.0 189.6

총교역액 411.5 570.2 793.5 1,005.6 1,180.2 1,450.1

[표1]  한중 간 교역 현황(2002년~2007년)2)

들에 대해 본격 대화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

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 인식과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에 대해 상황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이라는 변수

가 다시금 양국 사이의 장애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발전 과정

한중관계의 개관

한국과 중국은 1970년대 말 비공식 접촉 및 간접 교역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스

포츠⋅문화⋅학술교류 등 비경제 분야로 양자 간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1992년 공식

적인 수교를 계기로 2008년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

지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 교류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서로에게 ‘중

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계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2년 수교 당시 약 64억 달러이던 양국의 교역액은 96년에는 

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3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다시 2002년 411.5 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 으며,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게 있

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2위를 나타내며 홍콩을 제외할 경우 제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기록되었다([표1] 참조).   

* 단위 : 억불, 괄호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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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1

방한 중국인 54
(11.9)

51
(-4.9)

63
(22.3)

71
(13.2)

90
(26.3)

98
(17.3)

방중 한국인 212
(26.5)

195
(-8.4)

284
(46.2)

354
(24.5)

392
(17.6)

442
(22.9)

[표2] 한중 간 인적 교류 현황(2002년~2007년 11월)3)

인적 교류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

후 2007년까지 총 20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는 5월의 이 대통령 방중과 8월 베이징 올림픽 참석기간 중 만남, 그리고 8월 후진

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한 해 동안 무려 세 차례의 정상 간 만남이 있었

다. 또한 2007년까지의 집계를 살펴보면,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수교 이후 무려 75차

례나 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민간 간 교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중 일본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 고 양국 간의 항공

편도 매주 800회 이상 운항되었다. 이처럼, 물리적인 통계만 봐도 다양한 부분에서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엿볼 수 있으며, 이만큼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

partner로서 자리 잡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 단위: 만명, 괄호는 증가율(%)   **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의 성장을 포함한 양적인 팽창 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부

분에서도 발전해 왔다. 탈냉전 시대가 개막하면서 한국은 노태우 정부 하의 ‘북방정

책’Nordpolitik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김

태호 2003, 61).4) 한중 수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한중 수교

가 남북한 당면문제의 해결과 관계 발전,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하며, 양국의 수교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지역의 안정에도 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

기 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진이 중요했

다. 같은 시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하여 인권문제가 대두되

면서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4)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

리 우방과의 관계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북방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한국의 대중국관계 추진은 초기부터 남북한관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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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타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92년 10

월에 열린 제14차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의 심화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러한 배경들로 보아 8월에 이루어진 한중 관계정상화는 중국 

내의 정치적⋅경제적 계획과도 맞물렸던 것으로 판단된다(김태호 2003).5) 1992년 수

교 당시 한중관계는 ‘선린우호관계’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 고 한국은 대북 제재의 입장을 견지하여, 양

국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내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나는 양국 간 교류와 경제적 상호 이해가 맞물려 1998년 양국 관계는 ‘21세기 한

중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틀로서 한 단계 더 격상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수

교 이후 약 10년 간의 한중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을 더 강조한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대북한 향력을 통해 남북대화, 북한 개방, 북한 도발 억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초석으로 양국 관계에 접근했다고 이해 할 수 있

다(김태호 2003, 61-63).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

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로 다시 

한번 격상시키며 안정적 발전 궤도 진입을 알리게 된다(외교통상부 2007, 66-67). 한

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합의하 으

며, 특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정치적인 부분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문흥호 2007 48-52). 한국 정부는 당시 동북아 지역 질서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북한문제의 상황 관리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 부

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정치⋅경제⋅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신국제질서 확립,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세계 차원에서의 전방위 외교 추진 등을 동북아 지역의 전략목표로 삼고 한국 정부

와 실질적인 협력 모색을 원했다. 또한, 중국은 북중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는 주변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문흥호 2005, 

88-89).

결과적으로 한중 양자 관계는 수교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경제⋅통상 부분과 사회⋅문화 분야는 수치상으로도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며 발전해 오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북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 한

반도에 대한 전략적 목표 차이, 북중관계 및 한미관계 등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얽혀 

5) 아시아 국가들의 수교와 관련하여,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1993년 말까지 무려 27개국
과 수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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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내  용

5월 27일 북경
이명박 대통령 방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하며 
공동성명 발표

8월  9일 북경
북경 올림픽 기념 이명박 대통령 방중

관계 격상 재확인

8월 25일 서울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 방한

5월 합의한 관계 격상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표3] 2008년 한중 정상회담6)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양국 간의 정치체제, 이념적 가치 등이 상이하여 앞서 

언급된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

후 양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은 사안별로 꾸준하게 국가이익 간의 차이를 좁혀가며 

수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 으며, 그에 따라 협력을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관계의 발전

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했다면, 2008년 한중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의 격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임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북한문제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1년간 국익을 중심의 철저한 ‘실용주의’를 기본

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적인 한⋅미 양국 간의 공고한 동

맹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

외교’에 힘썼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한 

것이다. 한중 양국 정상은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3번의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하 으며 실행 의지를 재확인 하 다([표3] 참조). 

이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는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꾸준히 증대되어온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관계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협력 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략적 협력’ 의제에 대

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의 ‘정상외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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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가 ‘전략적’이란 표현을 이용하며 관계 격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그 

동안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한중관계를 외교⋅안보를 포함하여 전방위적

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핵심은 한중 양자 

사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협력의 중점focal point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지리적 범위를 넓힘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 발생 시에도 전반적인 양국 관계 경색을 방지하고 협력의 틀

을 유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관계 격상의 주요 특징으로 ‘사안별 협력 강화’에 의한 ‘협력틀 유지’

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보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 즉,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양국 모두 이익 증

대 차원에서 별다른 걸림돌 없이 발전되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존도

가 높아짐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틀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황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상

황･사안에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향을 받지 않고 “협력 틀을 계속 유

지하자”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원론적인 점이 재차 부각된 이유는 사안별 협력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갈등이 협력 틀 유지에 부정적 향

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기존의 협

력 분야 외에 외교･안보 문제와 같이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요소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북한문제가 포함될 가능

성이 크다. 즉,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차와 정책 방향의 차이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전반적인 한중 협력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길 바라며, 이에 따라 민감

한 사안의 핵심인 북한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수사적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관계 격상을 통해 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함께 한중관계와 북한문제와의 연계를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 정치의 이론

적인 접근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와 북한문제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이다. 

사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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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북한 요소

세 가지 균형balance의 복합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국가 간 관계를 분류할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대

표적인 것들이 제휴alignment, 동맹alliance,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 등으로 모두 국

가들 간의 협조 관계를 설명하는 국제 정치의 용어이다. 협력 수준을 나누어 구분을 

짓는다면, 제휴의 경우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는 안보협력 관계로서 반드시 일정한 의

무commitment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둘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국가가 분쟁이나 전쟁에 휘말렸을 경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체계a set of mutual expectations인 것이다. 이러한 제휴는 느

슨한 형태로 약속하는 협상ententes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전재성 2004, 66).

동맹은 제휴에서 언급한 기대체계를 좀 더 공식화하여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은 참여국 상호 간의 문제에 관한 일정기간 동안의 협조를 전제로 국제문

제, 특히 안보문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능력을 집결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공조 

체제 하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동맹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의 약속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있어 상호 간 원조를 약속하는 행위

이다. 다른 협력체제와 달리 명확한 공동의 적국common enemy state을 상정하고 있다

(전재성 2004, 65).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계’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위협 또는 이해에 대한 인식threat or interest perception을 공유

는 하지만, 일정한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 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전략

적 관계들을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공동의 기반common ground이 공

고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기반은 공동 위협일수도, 공동 이해가 수

렴되는 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위협과 이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서 나

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이 협력(협조)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양자 관계의 발전

과 북한문제와의 연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균형balance 이론이

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주로 동맹 이론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고 한중관계가 동맹관계라고 규정되지는 않지만, 국가 간 협조체제라는 국가 행위state 

behavior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를 설명할 경우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그러므로 “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 격상하 고, 북한문제와 어떻

게 연계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 힘의 균형, 2) 위협균형, 3) 이익균형을 통

해서 구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중관계는 북한문

제를 통해 ‘세 가지 균형이 복합적complex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관계’라는 이해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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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우선,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힘의 균형 혹은 세력균형의 시각에서 짚어볼 수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국제 정치의 패턴은 안보 또

는 권력의 추구이며, 이에 따라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세력균형이 반복되

어 나타난다고 보았다(최명해 2009, 39).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에 기초한 왈

츠Kenneth Waltz에 의하면, 개별 국가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로 인해 국가들 간의 

세력 배분distribution of power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

가들의 최고 목표가 안보 추구(확보)에 있다면, 국가들은 체제 내의 가장 강력한 국

가나 수정주의적 국가에 대해 세력균형을 구사하여 안보위협을 제거하려 한다는 특징

이 있다고 언급했다(박홍서 2007, 79). 이와 더불어 왈츠는 국가의 목표가 기존의 체

제 내에서의 권력 극대화보다는 자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국가를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존재로도 인식했다.

이러한 특성은 미중관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속

에서 잠재적 안보위협을 느끼며, 대미 세력균형을 통해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

하려는 노력을 꾀한다는 것이다(박홍서 2007, 80). 중국은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 of 

China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 관

계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동시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상하

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과 같은 미국을 제외한 지역 다자협

력기구 통해 중국의 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냉전 이후 중국은 경성균형

hard-balancing 전략을 구사한 적은 없지만, 국제기구나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연성균형soft-balancing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Pape 

2005, 7-45).

사실 한중관계 격상에 세력균형의 시각을 적용하는 것은 세력 차이 혹은 수준 

자체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미-한･중-한･미 관계를 엮

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관

계의 발전을 중요 외교적 사안으로 강조해 왔으며,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방문지를 미

국으로 선택하여 한미 양국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21세기 한미 전략동

맹’으로 선언함으로써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존의 동맹관계를 ‘글로벌 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협력의 범위도 한반도-지역-세계적 차원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렇듯 한미관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문제를 포함하여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향력이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 맞추어 성명을 발표하 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지나간 역사의 유물

이며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이 세계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폄하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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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한국일보 2008.5.29; 아시아경제신문 2008.5.29).7)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내에

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치중하여 주변국의 반발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강화된 한미관계에 대한 ‘견제’balancing라는 의견도 

있었다(동아일보 2008.5.28). 즉, 한미관계의 복원 및 강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 왔던 사안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

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이에 대

한 중국의 염려를 반 한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2008년 시작과 함께 중국은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표명하 다. 중국 외교부 지도부는 1월 이명박 당선인의 특사자격으로 방중

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일환으로 한중 간 차관급 정책대화 개최를 제시했다(아시아경제신문, 2008.2.25). 또

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형세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언급하며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중

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의 외교가 미국과 일본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2008.2.25).

결국, 세력균형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한반도를 무대로 향력을 확보하는데 있

어 강화되는 한미관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이 한중관계 격상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강화 필요

성,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균형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격상

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도 세력균형은 무정부 상태의 주어진 환경 여건과 존재하는 체

제의 향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수한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

다. 구조적structural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가들의 

속성, 의도, 양국 간 인식, 국내정치적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박홍서 

2007, 80). 이에 따라, 한중관계의 격상을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이해할 때, ‘한중관계

와 한미관계 간의 균형’이라는 환경적･구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

명이 부족한 것이다.

7)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중 외교부는 “외교적 결례로서 한국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폄하할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시각은 억측이며 근거가 없다. 오해가 없길 바
란다.”라고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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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두 번째로, 위협균형의 입장에서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월트Walt는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맺는 이유를 세력균형을 형성하기 위함보다 외적인 위협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Walt 1987, 2-5; 22-26). 즉,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위협에 대해 맞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협의 정도는 인구, 경제, 산업, 

군사적 자원 등을 통한 물리적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근접

성, 공격능력, 인지된 상대방의 의도 등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최명해 

2009, 40).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경우

도, 냉전 시대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the Warsaw Pact로부터의 심각한 

외적 위협에 대해 국가들 간의 공통의 인식이 없었다면 결코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얘기다(Waltz, 1993, 75-7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격상과 북한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 이 경우, 위협균형 이론 자체를 적용 하는 것보다 위협균형 이론이 주는 

통찰력insight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북한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위협인식에 균형이 맞추게 되었다 보다는 북한의 특정 행위들로 인하

여 한중 양국 간 북한에 대해 위협의 정도를 가늠하는 인식의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 가능한 

상대로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불안, 미사일 실험, 핵무기 

개발 등은 한반도 불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들로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직접적 위협

을 느끼는 것은 한국이다. 이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탈냉

전이 지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여전히 안보적으로는 한국에게 위협으로서 인식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북중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혈맹관계’라고 지칭되며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로서 인식⋅발전되어 왔다. 물론 1961년 중⋅조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 관계

가 항상 순탄하게 유지되어온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

한 안보협력 파트너이기는 했지만, 냉전 기간 동안 중국과 소련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불안정성 및 갈등이 대두되기도 하 고,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남한이 수교를 맺음으로써 양국 관계가 경색을 맞기도 하 다(최명해 2009, 

375-386).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표면적으로 항상 협력적⋅우호적 관계를 유지하 으

며, 심지어 북한이 제1차 핵위기의 중심에 있을 때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화를 통한 협력’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혈맹국’으로의 입장을 보여주었

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획하 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

이 원인을 제공한 한반도 전쟁에 중국이 북중 군사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참전하지 않

을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북한에게 미국과의 핵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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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 바 있다(신상진 2005, 94-97).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변수를 

비롯,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

국 내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 핵심에는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더 이상 

특별한 관계이자 혈맹이라기보다는 다루기 힘든 존재, 중국에게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북한을 

중국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suffer zone로 보는 전략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친중 정권이 유지되고 중･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 중국 동북부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

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문제를 통해 중국의 역할이 주변국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며 

나아가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중국 내에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나 북한을 형제 국가처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가

지는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한다(신상진 2008, 265-291).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소위 국제파international 

school의 등장으로 북한을 중국의 입장에서 특수한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제 

사회의 인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권유하는 중국식의 개혁⋅개방 노선을 거부하 으며, 중국의 반대에도 결국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부

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신상진 2008, 277-279).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붕괴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다는 주장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실험을 연달아 시행하자 북중관계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이라는 중요 사안을 중국에게 20분 

전에야 통보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의 서신을 가지고 방북한 후이량위 

부총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핵실험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

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중국과 북한은 일반 국제관계 규

범 하의 정상적 국가 간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기에 이른다(신상진 2008, 273). 이어서 중국은 중국 선양의 미국 총 사관에 있던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동의하 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8) 

8) 탈북자 조치 관련은 동아일보(2006.7.28),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조치 관련은 조선일보(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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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야말로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 으며,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고려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안보위협은 강대국으로부터 온 것만이 아닌, 지역적 동학이 중국 

안보에 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최명해 2009, 26-27). 이는 지역 국가의 위협 

형성 자체가 중국의 대외 제휴행위를 촉발시키는 면이 분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과의 향보다 지역 국가의 독립적 향에 의해 안보위협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역시 강대국 중심적인 안보 구조가 큰 향을 미친다는 세력

균형론에서 한발 나아가, 위협에 의한 균형을 설명하는 것이다(Chambers 2000, 

15-18; 최명해 2009, 26-27).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완전한 안보위협으로 간

주하지는 않을지라도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격상의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을 관리하

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관계 격상(양국의 동맹 혹은 제휴 성립)을 이루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마지막으로 이익균형의 시각을 들 수 있는데, 세력균형 및 위협균형과 더불어 현재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균

형은 (특히)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에 향을 받는 구조중심적 시각(세력균형)

보다는 각 국가의 국내적･국외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을 분

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슈웰러Schweller에 의해 제시된 이익균형 이론은 기본 전제가 국가 간의 세력변화

에 따라 세력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개별 국가의 인식

perception이나 선호preference 혹은 국내정치적 비용에 따라 세력균형 외의 또 다른 형

식의 대외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박홍서 2007, 81). 즉, 국가가 협조체제

로서 동맹 혹은 제휴를 선택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비용과 효과의 계산 결과라고 보

는 합리주의rationalism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Weitsman 

2004, 15-16). 슈웰러는 동맹과 제휴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세력 혹은 위협 불균

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목표의 양립 가능성이며, 동맹 행위는 외적위협에 의해

서 결성되는 것만이 아닌 이익profits을 얻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chweller 1994, 72-107).

이러한 접근에서 바라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북한문제라는 공동의 관심사 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한국에

게 북한은 언제나 안보위협적 요소로 관리해 나가야 할 대상이며, 한반도 안정 나아

가 통일은 제1의 국가 목표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은 국

익 추구와 연결되며,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잘 관리함으로써 안보뿐만 아니라 평

참조. 이 외에 2006년 중국의 대북한 조치 관련해서 이태환(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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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번 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목표로 당장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통한 역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반도

에서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남북한 모두 중국에 우호

적인 정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문제에 대한 관리를 한국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장･단기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2008년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용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용과 북한문제 간의 연계

한중 양국이 5월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 격상 

및 주요 사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양국의 인식과 이해가 잘 드러난다. 양국은 관

계 격상의 의미 부여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눈에 띠는 부분은 

“양측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

식 하에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 간의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중국측이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한중 협력이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의 일치

를 보았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

가기로 했다.”는 부분도 양국 관계의 격상과 북한문제 간의 연계가 한층 깊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9) 

또한 8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은 5월에 합의한 전략적 협

력 동반자 관계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발

표된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인적･문화,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양국 간의 사업 분야를 기술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의 발판이 경제･통상

의 교류 던 만큼 총 34개의 협력 사안 중에서 17개가 경제 협력 분야인 것이 특징

적이다.

또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정치 및 지역･국제협력의 부분들인데, 

한중관계의 격상과 미래 협력 사안들 중에서 표면적으로 북한을 공동의 위협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지만 북한을 염두해 둔 특징적인 조항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우선 첫 번째로 양국은 정치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

급 전략대화를 2008년 내에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9)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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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 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 다”라는 조항은 북한만

을 염두하거나 반대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환경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

하면, 이 조항에 북한 역시 해당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를 기술함에 있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번째 항에서 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

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합

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 한다. 한국은 6자회담 내에

서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역시 한

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목표를 공동이익으로 삼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북한문제를 명시(포함)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공동성명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하 는데, 인권 문제의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과 함께 ‘국제 인권’

에 대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인권 보다는 ‘북한 인권’

에 대한 함의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자연재해 및 식량난 등으로 인

한 대규모 기아 사태 등에 대한 공동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도 파악된다.

또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해적 

등에 대한 분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에서는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

자 관계라는 틀이 북한문제를 양국 사안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의 사안으로도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반확산･반테러 분야에 양국 간 공동 대응 노력을 약속했다

는 부분이 관심을 끌며, 이 역시 한중 양국에게 가장 근거리에 있고 직접적 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이 우선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양국 간 관계에서 북한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을 양국 간의 사안을 넘어 지역

적･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위협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략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전략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함께 설정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action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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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한중 양국 관계와 북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2008년 발표된 ‘한중 전략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북한문제와의 연계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협균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중 양국에게 북한 핵문제와 전반적인 북한문제는 

직접적으로 향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북한을‘위협’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익균형의 입장에서 봐도 양국의 관계 

격상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능하다.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관리와 동

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을 바탕으로 공동

의 대응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게 북한문제는 여러 

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인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격상된 전략적 협력의 틀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

은 이론적으로 이익균형의 관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관계라는 용어에서 얘기하듯 북한

문제를 공동 위협의 범위로 인식차를 수렴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공동의 위협을 공동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확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북한문제에 대해 공동 위협으로서 인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넘어 이러한 과정을 이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즉, 양국 공동의 기회에 대

한 반응이 전략적 관계라는 틀을 통해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에게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는 것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양국에게 이익

으로 환원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은 양국의 외교･안보적 측면에 있어 필요성으로 부각될 수 있고, 이

러한 점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데 동기 부여로서 작용된 것이

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제2차 북한 핵 위기, 2006년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으로 인하여 대북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핵 문제에 대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한 국내 불안정성의 주변국 파급효

과(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양국 모두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특히 미중 양국은 2005년부터 격상된 미중 고

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향력을 발휘하는 미중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강대

국들의 인식변화와 협력 환경이 만들어짐과 함께 핵심 당사국인 한국 역시 북한문제 

관리 및 해결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이론적⋅현실적 적용의 결과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

자 관계’라는 관계 격상으로 나타난 것이며,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의 양국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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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은 (우회적인 인상이지만) 정치 및 지역⋅국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면, 중요 사안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 관리를 위한 한중 전략적 협력의 과제

한중 협력의 필요성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있지만, 특히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와 2006년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 등으로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의 범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국내 경제 악화, 식량난 등의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탈북자 증가 문제 등은 한국과 중국에게 직접 향을 주며 공동 위협의 범주로 

그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모두 한중 양국에게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협

이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기이며, 결과적으로는 협력적 관리를 통해서 양국

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양국에게 지속적인 장애물

continuous impediment로 자리 잡아 왔다.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

도, 북중 양국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경

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달아 시행하자 북중관계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이 달라졌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 구체적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자주 어려움

에 봉착한다. 최근에도 2007년에는 BDA 문제, 2008년에는 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 실패 등으로 북핵 문제는 더딘 진전을 보 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대북인식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한중 양국 간 협력의 공동 기반 강화되었으나, 6자회

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여전히 장애물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과 핵심 당사국으로서, 남북한 관계, 중국의 

대북 향력 등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 분위기를 만들

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함께 양국 간에는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북한의 잠재적인 장애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반적인 북한문제North Korean Question이다. 북한문제는 경

제 악화, 식량난, 그로 인한 대량 기아 사태, 체제 불안정, 탈북자문제 및 급변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 관련 ‘문제시 되는 대부분의 사안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적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대응방안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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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식량난이나 경제 악화 등

으로 인해 북한 사회가 불안해짐에 따라 탈북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제 북핵 문제에

만 경도되지 않고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위협 요소 관리 차원 혹은 

공공재public goods 창출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양국의 협력은 위에 언급

된 두 가지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

에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통한 협력이 결과적으로 

각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지역 안정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국가 전략상 중요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협력 필요성의 의미

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전략적 협력의 과제

한중 양국은 장기적 비전에서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 과제를 설정해 보

는 것이 바람직한데, 북핵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해 주변국들과도 해결 과정을 함께 진

행 중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위협요소인 바 큰 틀 내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북한문제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의 과제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국은 공동의 이해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양국의 이해가 수렴되는 부분은 발전시키고, 편차가 되는 부분은 좁혀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북 인식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핵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 입장에 대한 이해를 좁혀 

나가고, 공동 인식이 있는 부분(북한 경제의 안정화 및 연착륙soft-landing 유도 방안 

등)을 ‘공동의 이해’ 부분으로 설정하여 협력 분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의 공동 목표common objectives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양국은 공동의 목표로서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큰 그림을 설정하고, 하부 의제들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부 

의제 중에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6자

회담의 기본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북한문제 해결의 이상적 결

과desirable endstate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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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중‘양국의’전략적 협력 방향

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은 각각의 임무를 설정･인지하고, 각기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본적인 협력의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 협력의 효

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림1]은 전략적 협력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협력 방향이 아래 [그림1]과 같이 반드시 그 순서를 꼭 따라가는 경

우가 아닐 수도 있다. 양국 협력의 과정은 사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의 입장 차이가 수렴 또는 편차를 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으며 공동 이익을 구축하고 협력 목표를 설정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

릴 수도 있다. 최종 결과 설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양상에 따라서 협력의 범위･방향 등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국이 전략적 협력에 합의한 만큼, 대체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구축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을 마지막 

단계까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 상황의 설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

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각의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검토한 후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의 시나리오가 유용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 현상유지플러스status quo plus, 2) 현상유지마이너스status quo minus, 3) 

전면적 개혁serious reform, 4) 변환transformation이다. 북한문제 관리 또는 해결의 입장에

서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본다면, 현상유지플러스는 말 그대로, 지금 현 상황

을 유지하면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상유지

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주변국에 급박한 

위협을 주지는 않는 상황인 것을 가정하면, 한중 양국은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마이너스의 경우, 위와 반대

한중 양국의 북핵 및 북한문제 관리 및 해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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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

의 지연과 같은 상황 발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다던

지 당사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핵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 본질에서 방향성이 멀어

진다든지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면적 개혁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북한을 전면적인 개혁･개방으

로 이끌어 내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 전략을 모방한다는 가정 하에 대규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적 개혁은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도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변

환은 경착륙hard-landing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로,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는 정권 변화

를 경험하고 심지어 한반도의 (한국의 리더십 하에)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상정

하는 경우이다(Goldstein 2006, 137-144). 이 마지막 시나리오는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

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양국은 구체적 협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간별로 구체적 협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이미 시작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비핵화’라는 부분은 공동

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상태로 보아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하나의 과정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단기적 해결 어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은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북한의 현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부분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인도적 지

원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부분이자, 실질적으로도 가장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곳일 수 있으며, ‘북한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식량, 의료, 보건, 교육, 식수, 주택개량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를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

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북한의 행태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그야말로 북한

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가장 우

선해야 할 것은 위기상황 발생이나 전쟁 가능성 등을 포함한 북한 급변사태 및 발생

시의 한중 양국 협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에게 전략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 격상 틀을 보다 효과

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탄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양국 간의 신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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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확실한 목표 의식 아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그 실효성이 클 것이

며, ‘또 다른 형태의 수사적 협력’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중관계의 미래와 북한

2008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 16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양국관계를 살펴보

건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나라 사이에서 ‘절박한’ 혹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이제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의 상호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관계 격상은 가장 크게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관계 증진에 있어서 북한 변수

가 더 이상 장애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은 6자회담에 

협력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 고, 전략대화를 비롯한 국방 협

력에도 힘쓸 것을 명시하 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 

인권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항

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한중 양자관계를 비롯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모두 

다뤄짐으로써, 북한문제 안정적 관리 및 해결에 양국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이다. 북한문제가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 불편한 문제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소로서 공동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위협 관리를 넘어 장기적 차

원에서 양국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가장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대화

나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의와 합의 등을 통해 ‘대화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

탕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양국 관계의 협력틀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본으로 철저한 준비와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공동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문제는 언제나 다시 

한중관계 발전의 골치 아픈 ‘방해 요소’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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